질의57: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신청기한은 얼마인가?
답변: 한국법률의 긴 소멸시효
에 익숙한 한국기업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을 서두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국의 집행신청기간은 상당히 짧기에 이 기간을 경과하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판결서에서 확정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따라서 가령 상대방이 판결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더라도 집행권리 보전을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하여 두어야 한다.

중국의 집행신청기간은 당사자 중 일방이 공민인 경우는 1년, 당사자 쌍방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는 6개월이다. 기산점은 판결서에서 규정한 이행기간의 최후일자부터 계산하며, 판결서에서 분기 이행을 규정한 경우 매번 이행기간의 최후일자부터 계산한다.
 

또한 실무상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집행을 의뢰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한국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1991年) 제219조





